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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건물 부문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향후 CBAM 대상 품목의 내재배출량 산정 범위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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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격의 상승으로 국내 수출기업의 CBAM 부담도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CBAM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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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유럽연합(EU)은 회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용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2005년 세계 최초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U Emission Trading System: EU 

ETS)를 도입하였다. EU ETS는 EU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0%를 규제하며 EU 온

실가스 감축 정책의 주요한 축을 담당해 왔다. EU는 ETS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하는 한편 ETS 도입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산업부문 경쟁력이 약화되어 탄소누

출(Carbon Leakage)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도 동시에 고려하였다. 그 결과, 

EU는 EU ETS 1기(2005-2007)와 2기(2008-2012)에는 대부분의 배출권을 무상으

로 할당하였다. 이후 EU ETS 3기(2013-2020)부터는 경매를 통한 유상할당을 배출

권 할당의 기본 방식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발전부문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배출권

을 유상할당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산업부문에는 단계적으로 유상할당 비중을 증가

시키며 100% 유상할당될 때까지의 전환기간에는 무상할당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더욱이, 탄소누출 위험에 노출된 업종에는 모든 배출권을 계속해서 무상할당하기로 

하였다. EU는 현재 배출권 무상할당을 통해 보호받고 있는 탄소누출 위험에 노출된 

업종 중 일부 업종의 제품에 대해 탄소국경조정제(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2021년 7월 14일 EU집행위원회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Fit-for-55 정책패키지를 발표하였는데, 여기에는 EU ETS 개정안과 CBAM 초안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EU CBAM은 EU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에 따른 탄소누출

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EU CBAM은 EU ETS와 연계하여 EU로의 수입품에 

탄소배출량에 따른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공정한 시장 경쟁 여건을 마련하고 EU 역

외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EU CBAM은 별도 규제(Regulation)이지만, EU ETS와 연동해 규제 강도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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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운영된다. 따라서 규제 강화를 위한 EU ETS 개정은 향후 EU CBAM 강화로 연

계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EU CBAM 대응 측면에서 EU ETS 개정안을 살펴볼 필

요가 있다. 하지만 EU CBAM 자체에 관해서는 다수의 연구가 이뤄진 반면에, EU 

CBAM 측면에서 EU ETS 개정안의 의의를 분석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EU집행위원회가 제안한 EU ETS 개정안을 살펴보고, EU ETS 개정이 

EU CBAM과 연계하여 국내 수출기업에 어떠한 정책적 함의를 지니는지 분석해보

려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절에서는 EU ETS와 EU CBAM에 관한 주

요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제3절에서는 EU집행위가 제안한 EU ETS 개정안의 핵

심내용을 상세히 살펴보았다. 또한, EU ETS 개정에 대한 EU 내 잠정 합의 내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 또한 추가로 살펴보았다. 제4절에서는 EU ETS 개정이 EU 

CBAM과 연계하여 국내 수출기업에 미칠 영향을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

다. 마지막으로 제5절에서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Ⅱ. 선행연구 검토

국내 배출권거래제(K-ETS)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찾기 위하여 EU ETS

에 대해 살펴본 국내 연구는 다수가 확인된다. 우선, 김영덕･정호진(2007)은 EU 

ETS 제도 설계 분석을 토대로 국내 배출권거래제 수립에 시사점을 제시하려 한 최

초 시도로서 EU ETS 1기 제도 설계를 살펴보고 배출권거래시스템, 초기 할당방식, 

거래기간 간 거래(이월 및 차입)를 중심으로 국내 배출권거래제 수립에 대한 시사점

을 도출하였다. 김상만(2014)은 국제항공부문에서의 탄소배출에 대한 시장기반 감

축조치를 도입하려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결의안을 반영하기 위해 2014년 채

택된 EU ETS 지침(2003/87/EC) 제4차 개정안을 분석하였다. 특히 동 연구는 지침 

개정 과정에서 2003년 EU가 도입한 입법영향평가방법을 적용해 개정안 시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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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정은 외(2015)는 EU ETS, 

일본의 자발적 배출권거래제(JVETS)와 통합형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국내 배출권거래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채종오･박

선경(2016)은 EU ETS와 국내 배출권거래제를 비교하고, 제도개선방안으로써 참여

기업 수 확대, 상쇄제도 활성화, 제도의 지속적 개선 방안 수립 등을 제안하였다. 정

혁(2014)은 EU ETS 3기 배출권 할당방식이 1~2기 대비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살펴

보고, 그 영향과 향후 발전 전망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EU ETS 1~3기까지

를 분석한 반면, 손인성･김동구(2021)는 최근의 EU ETS 제도설계를 분석하였다. 

손인성･김동구(2021)는 배출허용총량 설정, 배출권 무상할당, 유･무상할당업종 선

정, 시장안정화 조치, 감축지원제도 등에 초점을 맞추어 EU ETS 4기 제도 설계를 살

펴보았다. 그리고 EU ETS 1~4기 동안의 제도 설계 변화를 토대로 국내 배출권거래

제 제3차 계획기간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U가 CBAM 도입을 발표한 이후에는 국내외에서 EU CBAM의 영향에 관해 많

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김동구･손인성(2021)은 EU CBAM 초안 언론보도본과 EU 

집행위 초안을 면밀히 살펴보고, 산업적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

내 철강, 알루미늄 산업의 내재배출량을 산정하여 가치사슬 관점에서 CBAM 도입

의 직･간접 파급효과를 평가하였다. 김동구(2022)는 CBAM에 대한 EU 집행위, 유

럽의회, EU이사회의 입장을 비교하고, 법률안이 내포하고 있는 산업경제적 의미를 

분석하였다. 그 외에 대상 품목 또는 업종의 내재배출량을 토대로 국경 탄소가격의 

경제적 영향을 평가한 연구로는 문진영 외(2020), Aylor et al.(2020), UNCTAD 

(2021), Kuusi et al.(2020) 등이 있다.1) 

EU CBAM에 대한 국내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상당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김동

구･손인성(2021)은 EU CBAM 대응에 필요한 정보 구축 상황 점검과 표준화된 내

재배출량 산정방법론 개발을 제안하였다. 또한, 국내 기업의 상세 정보가 EU에 바로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 정부와 EU 간에 상호인증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

였다. 그리고 어느 정도 탄소세적 특성을 지닌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를 

1) 본 문장에서 언급된 선행연구들의 주요 내용은 김동구･손인성(2021)에 상세히 정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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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 탄소세로 전환하는 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김동구･손인성, 

2021). 박혜리･박지현(2021)은 한국의 중소기업을 위한 EU CBAM 대응방안을 제

안하였다. 장은혜･한정훈(2021)은 국내 법률적･정책적 측면에서의 대응방안을 검

토하고, 국내 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의 단계적 폐지와 EU CBAM 면제를 위한 EU 

ETS와 국내 배출권거래제 간 연계에 관한 추가 연구를 제안하였다. 한편, 김성진 외

(2022)는 EU와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벤치마크와 할당 방식을 반영해 CBAM 인증

서 구매 부담을 추정하였다. 그러나 동 연구도 CBAM의 경제적 영향 및 국내 대응 

방안에 초점을 두었으며, EU ETS 개정에 대한 고려가 없었고 EU CBAM 합의에 이

르기 전에 수행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EU ETS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국내 배출권거래제

에 대한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하였고, EU CBAM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CBAM

의 경제적 영향, 국내 대응방안, 국제규범과의 합치성 여부에 집중하였다. 하지만 

EU ETS 개정이 EU CBAM과 연계하여 국내 수출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

해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 특히, EU CBAM의 잠정합의가 이뤄진 이후 최신의 상황

을 반영한 연구는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는 EU ETS 개정안의 핵심내용을 살펴보

고, EU ETS 개정이 CBAM을 통해 국내 수출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정책

적 함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Ⅲ. EU ETS 개정안의 핵심 내용

EU집행위가 제출한 EU ETS 개정안(European Commission, 2021b)의 핵심 내용

은 다음 6가지로 정리된다. 그것은 ①배출허용총량(Cap) 축소와 선형감축계수

(Linear Reduction Factor: LRF) 상향, ②무상할당 규칙 개정, ③시장 안정화예비분

(Market Stability Reserve: MSR) 규칙 개정, ④EU ETS 대상에 해상운송부문 포함, 

⑤건물과 도로수송 부문을 위한 별도 배출권거래제의 도입, ⑥혁신기금과 현대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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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규모 확대이다. 이하 소절에서는 이 6가지 핵심 내용을 검토하였다.

1. 배출허용총량(Cap) 축소와 선형감축계수(LRF) 상향

EU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배출량을 1990년보다 40% 감축하는 것이었

다. 따라서 EU ETS 4기 배출허용총량(Cap)은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EU ETS 

대상 부문의 배출량을 2005년보다 43% 감축하도록 설정되었다(OJ, 2018). EU는 

2021년 6월 채택한 유럽기후법에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맞춰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990년 대비 55% 감축하는 것으로 상향하였다(OJ, 2021). 그리고 EU

집행위는 상향된 2030년 감축 목표에 맞춰 2030년까지 EU ETS 대상 부문(해상운

송 포함)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보다 61% 감축할 것을 제안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21b).

EU집행위는 이렇게 상향된 EU ETS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EU ETS 개정안의 채택과 함께 배출허용총량을 한차례 축소하는 한편, 

연간 적용되는 선형감축계수(LRF)2)를 현재의 2.2%에서 4.2%로 증가시키는 것이

다(European Commission, 2021b). 배출허용총량 축소량은 증가된 선형감축계수가 

2021년부터 적용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EU ETS 개정안의 발효 시점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도록 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21b).

2022년 12월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EU ETS 개정에 대해 잠정 합의를 이뤘다

고 발표하였고, 이에 따르면 EU ETS는 2030년까지 EU ETS 대상 부문 배출량을 

2005년 대비 62% 감축하도록 운영될 것이다. 이를 위해 배출허용총량은 2024년 90

백만 톤CO2eq, 2026년 27백만 톤CO2eq이 축소될 것이다. 동시에 선형감축계수는 

2024~2027년 기간에는 4.3%, 2028년부터는 4.4%로 상향된다(European Parliament, 

2022b).

2) 2013년부터 매년 발행되는 EU ETS 총 배출권 수량이 2008~2012년 기간의 중간 지점부터 선

형으로 감소하도록 규정하였고, 이 감소율을 선형감축계수(Linear Reduction Factor)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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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상할당 규칙 개정

1) CBAM 대상 품목 생산 업종에 대한 무상할당 폐지

탄소누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CBAM을 도입하기 때문에 CBAM 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업종에 대한 배출권 무상할당은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이다([그림 1] 참조). 

EU집행위는 CBAM 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업종에 대한 배출권 무상할당을 2026년

부터 2035년까지 매년 10%p씩 줄어들도록 제안하였다. 반면 유럽의회는 2027년부

터 무상할당량을 축소하여 2032년부터는 CBAM 계수(CBAM Factor)3)가 0%가 되

도록 하여 EU집행위안보다 더 빠르게 CBAM 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업종에 대한 무

상할당을 폐지하도록 제안하였다(European Parliament, 2022a). EU 이사회는 2026

년부터 무상할당을 축소하여 2035년부터 CBAM 계수가 0%가 되도록 하였으나, 초

기에는 느리게 무상할당을 축소하고 점차 그 속도를 가속화하는 방식으로 제안하였

다(Council of the EU, 2022b). 이러한 각자의 방안을 가지고 오랜 논의 끝에 유럽의

회와 EU 이사회가 잠정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CBAM 계수는 2026~2028년 기간에

는 완만히 감소4)하다가 2029년 12.5%p, 2030년 26.0%p씩 급격히 감소하고, 이후

에는 거의 선형으로 감소하여 2034년부터는 0%가 되는 것으로 설계된다(European 

Parliament, 2022b). 

[그림 1]은 CBAM 계수에 대한 EU 주요 세 기구의 입장과 잠정합의 결과를 보여

준다. 그림의 선들은 CBAM 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업종에 대한 배출권 무상할당 비

중을 나타낸다. EU 내에서 CBAM 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업종이 배출권을 무상할당 

받는 만큼 해당 품목의 수입업체가 제출해야 하는 CBAM 인증서 수량이 줄어든다. 

따라서 CBAM 계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2029년부터 국내 수출기업의 부담이 급격

히 증가할 전망이다.

3) CBAM 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EU ETS 업종에 대한 배출권 할당량 중 무상할당의 비중

4) 2026년 97.5%, 2027년 95.0%, 2028년 90.0%, 2029년 77.5%, 2030년 51.5%, 2031년 39%, 

2032년 26.5%, 2033년 14.0%, 2034년 0% (European Parliament, 202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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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uropean Commission(2021b), European Parliament(2022a, 2022b), Council of the EU 

(2022b, 2022c)에 기반해 저자 작성

[그림 1] EU집행위(안), 유럽의회(안), 이사회(안), 잠정 합의안의 CBAM 계수

2) 벤치마크(Benchmark) 연간 감소율 상한 상향

EU CBAM은 탄소누출 위험에 노출된 모든 업종의 제품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탄소누출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분류되지만 CBAM 대상 품목을 생산하지 

않는 업종에는 탄소누출 방지를 위해 배출권 무상할당을 유지할 예정이다.

현재 EU ETS는 제품 벤치마크(Benchmark)에 기반한 무상할당을 기본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조정과 그로 인한 배출허용총량 감

소에 맞춰 EU집행위는 벤치마크를 더욱 과감하게 갱신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배

출허용총량이 축소되면 전 부문 조정계수(Cross-sectoral correction factor: CSCF)5)

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진다. EU집행위의 제안은 실제 탄소집약도가 개선된 만큼 무

상할당의 기준이 되는 벤치마크를 낮춤으로써 전 부문 조정계수(CSCF)의 적용 가

능성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EU집행위는 또한 이러한 접근법이 전 부문 조

정계수를 통해 모든 부문의 무상할당을 더 많이 줄이는 것에 비해 더 공정하고 투명

5) 산업부문 무상할당 배출권 수량이 총 무상할당 배출권 수량을 넘지 않도록 적용되는 조정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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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무상할당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6)(European Commission, 2021b).

EU집행위는 4기 후반기(2026~2030년) 무상할당에 사용할 벤치마크를 갱신할 

때 적용하는 벤치마크 연 최대 감소율을 현재 1.6%에서 2.5%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

안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21b). EU는 3기(2013~2020년)에 사용한 벤치

마크로부터 4기 전반기(2021~2025년)에 사용할 벤치마크를 갱신하였는데, 당시 사

용된 방법론을 살펴봄으로써 EU ETS 개정안이 가지는 의미를 확인해보도록 하겠

다.

우선, EU는 2007년과 2008년 탄소집약도 상위 10% 사업장의 평균 탄소집약도

()를 3기 벤치마크()로 사용하였다. 

  

여기에서,   = 3기 벤치마크;   = 2007/2008년 탄소집약도 상위 10% 사업

장의 평균 탄소집약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EU ETS 4기 전반기 벤치마크()는 다음의 두 단계를 통해 갱신하였

다. 우선, 1단계로 2016년과 2017년도 탄소집약도 상위 10% 사업장의 평균 탄소집

약도()를 산출한다. 그리고 이를 EU ETS 3기 벤치마크(  )와 

비교해 탄소집약도 상위 10% 사업장의 평균 탄소집약도에 대해 2007/2008년부터 

2016/2017년까지 9년 동안의 연간 감소율( )을 산정한다. 




= 와   간의 연간 감소율 (벤치마크 연 감소율)

6) 전 부문 조정계수는 ETS 전 부문에 동일 적용되므로 배출효율이 좋은 사업장의 무상할당량도 

감소시킴. 따라서 배출효율이 좋은 사업장이 지나친 탄소비용에 직면하지 않도록 방지하지 못

하고, 더욱이 각 기업에 배분되는 무상할당량의 불확실성을 더욱 높이는 요인으로 기능함. 이

에 EU집행위는 2018년 EU ETS 4기 개정 시에도 전 부문 조정계수의 적용 가능성을 없애거나 

최소화하는 한편, 공정하고 효율적인 할당을 보장하도록 할당방식을 개선하려고 시도한 바가 

있음(European Commission, 2015b, 손인성･김동구, 202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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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구한 상위 10% 사업장의 평균 탄소집약도 연간 감소

율( )과 2007/2008년 상위 10% 사업장의 평균 탄소집약도(  )를 사

용해 15년 후인 2022/2023년 상위 10% 사업장의 평균 탄소집약도()를 계산

하고, 그 값을 4기 전반기 벤치마크()로 사용한다(European Commission, 

2021d). 단, EU ETS 지침(Directive 2003/87/EC) 제10a조2항은 벤치마크 연 감소

율( )을 0.2% 이상 1.6%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OJ, 2018). 따라서 15년 동안에 대

한 벤치마크 감소율()은 3% 이상 24% 이하로 제한된다(OJ, 2018). 결국, 1단계

에서 구한 상위 10% 사업장의 탄소집약도 연간 감소율( )의 크기에 따라서 벤치마

크의 갱신은 아래와 같이 3가지7) 경우로 구분된다(European Commission, 2021d; 

[그림 2] 참조).

   ≦ 이면    ×

    

 이면    

×  8)

   ≦ 이면    ×

4기 전반기에 적용할 벤치마크 갱신 시 52개 제품 벤치마크와 2개 대체 벤치마크 중 

31개 벤치마크의 연 감소율이 1.6% 이상이었다. 하지만 이 벤치마크들은 EU ETS 

지침 벤치마크 연 감소율 상한에 따라 벤치마크가 실제 탄소집약도 개선보다 작게 

감소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21d). 이번에 제안된 EU ETS 개정안은 2026

년부터 2030년까지의 기간에 적용할 벤치마크를 갱신시 이용할 벤치마크 연 감소율 

상한을 현행 1.6%에서 2.5%로 상향 조정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의 탄소집약도 

개선 추세가 계속 유지된다고 할 때 2026부터 2030년까지의 기간에 적용될 벤치마

크는 탄소집약도 개선 추세를 반영해 현재 수준보다 더욱 감소하고 결국 무상할당량

7) 본문 Case A는 [그림 2]의 Case1과 Case2, 본문 Case B는 [그림 2]의 Case3, 본문 Case C는 

[그림 2]의 Case4와 Case5에 해당함.

8) 


은 실제 벤치마크 연 감소율(


)을 3기 벤치마크()에 15년 동안 적용하여 산정된 4기 

벤치마크()를 통해 구해지고, 3%와 24% 사이의 값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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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더욱더 축소 조정될 전망이다.

[그림 2] EU ETS 4기 전반부에 적용된 벤치마크 갱신 방법론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1d)

3) 무상할당 조건 부여

 저탄소 기술보급 장려를 위해 EU집행위는 무상할당을 100% 부여하기 위한 조

건으로 기업의 탈탄소 노력 이행을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U 에너지효율지

침(Directive 2012/27/EU) 제8조 제4항에 따라 에너지 감사(audit) 수행의무가 있는 

사업장은 감사 보고서에 따른 권고사항을 이행하거나 해당 권고사항과 동일한 효과

의 다른 감축조치를 이행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무상할당을 100% 받을 수 있다

(European Commission, 2021b; OJ, 2012). 권고사항 또는 동등한 효과의 조치를 이

행하지 않는 경우, 무상할당량이 25% 줄어든다(European Commission, 2021b).

현재의 EU 에너지 효율지침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에너지 감사 대상

이 아니다(OJ, 2012). 또한, 동 지침 제8조 제6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중

에서 에너지 또는 환경 관리 시스템(Energy or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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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입한 기업은 에너지 감사를 면제받는다(OJ, 2012). 하지만 EU집행위는 EU 에

너지 효율지침 개정안을 통해 에너지 감사 면제 규칙을 중소기업 면제에서 에너지 

소비량에 따른 면제9)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21e). 

EU집행위는 이러한 에너지 소비량에 따른 면제가 100% 무상할당을 위해 조건을 부

과한 것과도 부합할 것이라고 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21b; 2021e).

3. 시장안정화예비분(MSR) 규칙 개정

2019년 EU는 EU ETS 배출권의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전 설정된 규

칙(pre-defined rules)에 따라서 배출권의 공급량을 조정하고 배출권의 시장 가격을 

유지하는 형태의 시장안정화예비분(MSR) 제도를 채택하였다. 시장에 유통 중인 온

실가스 배출권의 총수량(Total Number of Allowances in Circulation: TNAC)이 8

억 3,300만 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즉, 배출권 공급 과잉), 유통 배출권 수량

(TNAC)의 12%를 경매물량에서 차감하는 설계이다. 특히, 2019~2023년 기간에는 

동 비율을 2배로 증가시켜 24%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반면, 유통 배출권 수량이 4억 

톤 미만인 경우에는(즉, 배출권 공급 부족), 시장안정화예비분 중 1억 톤을 경매물량

에 추가한다. 시장안정화예비분 최소 비축량은 1억 톤으로 설정하였는데, 

2019~2023년 동안에는 이를 2억 톤으로 증가시켰다. 한편, 2023년부터는 직전연도 

경매물량을 초과하여 시장안정화예비분에 비축된 물량은 자동 폐기하도록 하여 비

축 상한을 설정하였다(손인성･김동구, 2021).

EU 집행위는 개정안을 통해 유통 배출권 수량 산정 시 항공 부문 배출권 제출량과 

항공 부문을 위해 발행된 배출권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고정 연소와 항공

부문 기업들은 부문과 관계없이 모든 배출권을 감축의무 준수를 위해 사용할 수 있

기 때문이다. 그리고 EU ETS 개정안을 통해 새롭게 규제 대상이 되는 해상운송부문

의 배출권 제출량 역시 유통 배출권 수량 산정 시 포함하도록 하였다(European 

9) 모든 에너지 캐리어에 대해 지난 3년간 연평균 에너지 소비량이 10TJ 이상이고 에너지관리시

스템(EMS)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이 에너지 감사 대상임((European Commission, 2021e).



EU 배출권거래제 개정과 탄소국경조정제 도입의 정책적 함의

- 113 -

Commission, 2021b).

EU집행위는 배출권이 과잉 공급되었을 경우의 흡수율과 최소비축물량을 2023

년까지 한시적으로 두 배로 증가시키기로 했던 것을 2030년까지 연장하자고 제안하

였다. 한편, 2023년부터 시장안정화예비분에 비축된 물량 중 전년도 경매물량 이상

은 폐기되는데, 전년도 경매물량은 배출허용총량과 시장안정화예비분 운용과 같은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진다. 이에 시장안정화예비분 비축 물량을 좀 더 예측 가능

하도록 만들기 위해 최대 비축 한도를 4억 톤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European Commission, 2021b).

EU집행위는 유통 배출권 수량이 상한값(즉, 8억 3,300만 톤)에 근접하는 경우에 

생기는 ‘임계값 효과(threshold effect)’를 해결하고자 흡수 메커니즘을 조정하는 방

안을 제안하였다. 유통 배출권 수량이 임계값보다 1톤 많고 적으냐에 따라서 시장안

정화예비분으로 흡수가 발생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배출

권 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림 3]에서 확인되듯이 유통 배출권 수

량이 8억 3,300만 톤 이하인 경우에 시장안정화예비분으로의 흡수량은 0이지만, 유

통 배출권 수량이 임계값보다 1톤만 넘어도 2억 톤의 배출권이 단번에 시장안정화

예비분으로 흡수된다.

EU집행위가 제안한 흡수 메커니즘에 따르면 유통 배출권 수량이 8억 3,300만 톤

부터 10억 9,600만 톤 이하인 경우에는 유통 배출권 수량과 상한값(8억 3,300만 톤) 

간의 차이만큼이 시장안정화예비분으로 흡수된다. 이 경우, 유통 배출권 수량이 상

한값을 근소하게 넘었을 때의 시장안정화예비분 흡수량은 현재 흡수 메커니즘에서

는 [그림 3]의 (A+B)이지만 제안된 메커니즘에서는 (B)로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유

통 배출권 수량이 10억 9,600만 톤 이상일 경우에는 정상 흡수율(즉, 2030년까지 

24%)을 적용한다. 10억 9,600만 톤이 기준으로 선택된 이유는 이 수량에서 24%의 

흡수량과 유통 배출권 수량과 상한값(8억 3,300만 톤)의 차이가 비슷해지기 때문이

다(European Commission, 202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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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uropean Commission(2021b)에 기반해 저자 작성

[그림 3] EU ETS의 시장안정화예비분 운영 메커니즘 개정안

4. EU ETS 대상에 해상운송부문 포함

EU집행위는 해상운송부문을 EU ETS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경

우, EU ETS는 총톤수 5,000톤 이상인 선박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대상으로 하

며, EU 내 항해에 따른 배출량 전량, EU 외 항해에 따른 배출량의 50%, 그리고 EU 

항구 정박지에서의 배출량 전량에 적용된다. 배출권의 경매･이전･제출･취소, 초과

배출량 과징금, 등록부에 대해서는 EU ETS 다른 부문에 적용되는 규칙을 해상운송

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European Commission, 2021b).

EU집행위 개정안에 따르면 해운사에 대한 해상운송 부문 배출권 제출 의무는 

2023~2025년 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2026년부터는 인증된 배출량 전부에 

대해 배출권 제출이 의무화된다. 구체적으로 2023년 인증 배출량의 20%, 2024년은 

45%, 2025년은 70%, 2026년 이후는 전체이다. 한편, 단계적 도입 기간에는 인증 배

출량보다 더 적은 배출권이 제출되기 때문에 해운사의 잔여 배출권 중 인증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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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출된 배출권의 차이만큼은 취소되도록 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21b).

유럽의회와 이사회는 해상운송부문의 배출권 제출의무를 2024년부터 단계적으

로 도입하여, 2024년 인증배출량의 40%, 2025년 70%, 2026년 100%에 대해 배출권

을 제출하도록 합의하였다. 그리고 2026년부터는 해상운송 부문 규제 대상에 CH4

와 N2O까지 포함하는 것에 합의하였다(Council of the EU, 2022c).

한편, EU ETS의 일반적인 과징금에 더하여, EU집행위는 연속으로 두 번 이상 배

출권을 미제출한 해운사의 선박에 대해 추방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그 

결과, 추방 명령을 받은 선박은 기국(旗國, flag State)에 의해 억류될 수 있고 기국이 

아닌 다른 회원국 항구로 입항이 거부될 수도 있다(European Commission, 2021b).

5. 건물과 도로수송 부문을 위한 별도 배출권거래제의 도입

EU집행위는 고정 연소 및 항공 부문에 대한 기존 배출권거래제와는 별도로 2025

년부터 건물과 도로수송에 대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새로운 배출권거래제(EU 

ETS Ⅱ)를 도입하자고 제안하였다. 건물 및 도로수송 부문의 실제 배출원은 일반 가

구나 차량 운전자 등과 같이 하나하나의 배출량은 적지만, 그 수가 많은 것이 특징이

다. 따라서 기술적 타당성 및 행정적 편의성을 위해 실제 배출원이 아니라 공급망에

서의 상류 부문을 규제 대상(Point of Regulation)으로 결정하였다. 즉, 건물 및 도로

수송 부문에서 연소에 소비되는 연료의 공급(release)이 새로운 시스템의 규제 활동

이 된다. 단, 기존 EU ETS 대상 활동에 사용되는 연료의 공급10)과 배출계수가 0인 

연료의 공급은 규제 활동에서 제외된다(European Commission, 2021b). 

한편, EU ETS Ⅱ는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대한 IPCC 2006 가이드라인

(IPCC, 2006)을 토대로 건물 및 도로수송 부문의 범위를 ①열병합발전과 열 공급 시

설, ②도로수송(농기구 제외), ③상업 및 공공, ④가정으로 정의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21b). EU에는 소비세 부과 지침(OJ, 2020)에 따른 세금 부과를 위

10) 온실가스 지중 저장을 위한 수송 활동에서 소비되는 연료의 공급은 규제 대상 면제에서 제외

되어 규제 대상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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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연료 공급(release) 모니터링과 보고 체계가 이미 갖춰져 있어 동 지침에 따라 규

제 기업을 지정하도록 하였다. 한편, 건물 및 도로수송 부문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의무는 고정연소 사업장과 항공 부문을 대상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 기존 메커니즘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치하도록 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21b).

2025년부터 규제 대상들은 EU ETS Ⅱ에서 규정한 연료 공급을 위해서는 관할 당

국으로부터 발급받은 허가권(permit)을 반드시 보유해야 하고, 시장에 공급한 연료

에 상응하는 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배출권 발행과 배출권 제출 의무는 2026년부

터 적용되며, 규제 대상은 연료 공급량과 연료별 탄소집약도(배출계수)를 사용해 산

정된 배출량에 따라 배출권을 제출해야 한다(European Commission, 2021b). 한편, 

EU ETS Ⅱ 배출허용총량은 노력분담규제(Effort Sharing Regulation)를 통해 수집

된 자료와 EU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기반해 2026년부터 설정되고,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43% 감축이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선형감축계수(LRF)를 적용한다

(European Commission, 2021b). 

EU ETS Ⅱ에서의 모든 배출권은 경매를 통해서 유상할당되며 무상할당은 없을 

계획이다. 2026년에는 동 연도에 배정된 경매물량의 130%를 경매하고, 초과 경매

한 물량은 2028~2030년 경매물량에서 차감할 것이다. 이는 신규분야 배출권 거래가 

원활히 시작할 수 있도록 일정량의 배출권을 사전에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European Commission, 2021b). 제도 도입 초기에는 시장 안정성 보장을 위해 EU 

ETS Ⅱ 배출권 6억 톤을 시장안정화예비분에 비축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도 도입 초

기에는 가격 변동성이 특히 높을 수 있으므로 과도한 가격 변동성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조치를 도입하였다. EU집행위는 3개월 이상 기간에 대한 평균 경매가격이 이

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경매가격보다 2배 이상이면 시장안정화예비분으로부터 5천

만 톤의 배출권을 추가 공급하고, 3배 이상이면 1억 5천만 톤을 추가 공급하도록 하

였다(European Commission, 2021b).

EU집행위는 도로수송 운임과 난방연료 가격의 상승이 초래하는 간접적인 사회

적 영향은 사회기후기금(Social Climate Fund)에서 다뤄지도록 설계하였다. 기금을 

회원국에 분배하고, 회원국은 취약한 가구･영세기업･도로수송 이용자를 위해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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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한다. 회원국은 일시적인 소득 지원을 제공하고, 건물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를 포함한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과 냉난방 탈탄소화를 통해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

도를 줄이기 위한 투자를 지원한다(European Commission, 2021c). 한편, 건물 및 도

로 운송부문에 대한 탄소가격제도 도입으로 발생하는 과도기적･사회적 도전을 해

결하고 저탄소 혁신 지원을 위해 EU ETS Ⅱ 배출권 1억 5천만 톤을 혁신기금

(Innovation Fund)에 제공하도록 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21b).

유럽의회와 이사회는 EU집행위가 제안한 것보다 1년 미뤄진 2027년부터 EU 

ETS Ⅱ를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하였고, 높은 에너지 가격이 지속 유지된다면 도입 

시기를 2028년으로 1년 더 연기하기로 하였다. 한편, 유럽의회의 요청으로 건물과 

도로수송 부문 외에 일부 산업부문에서 소비되는 연료 또한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였다11). 그리고 가격 안정화를 위해 EU ETS Ⅱ 배출권 가격이 일정 기간 45유로 

이상 유지될 경우, 2억 톤의 배출권을 추가 공급하기로 하였다(Council of the EU. 

2022c, European Parliament, 2022b).

6. 혁신기금과 현대화기금 규모 확대

1) 탄소차액계약(CCD)과 혁신기금(Innovation Fund) 증액

EU는 혁신기술의 실증과 산업 혁신을 위한 돌파구 마련을 위해 기존 NER300 프

로그램12)을 확대해 혁신기금(Innovation Fund)을 설립했다. 혁신기금의 주요 지원 

범위는 에너지집약적 산업의 저탄소 기술 및 공정 혁신, 탄소포집･활용(CCU), 탄소

포집･저장(CCS), 재생에너지 공급, 에너지 저장기술 등이다(손인성･김동구, 2021).

EU집행위는 ETS 개정안을 통해 혁신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기금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우선, EU집행위는 탄소차액계약제도(Carbon Contract 

11) 2023.2월 현재까지는 일부 산업부문의 연료 소비까지 포함하는 것은 확인되었으나(Council 

of the EU, 2022c; European Parliament, 2022b),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인지는 확인되지 않음.

12) EU ETS 신규진입자예비분(New Entrants Reserve: NER)의 배출권 300만 톤을 재원으로 탄

소 포집 및 저장(CCS), 재생에너지 공급 프로젝트 실증 사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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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Difference: CCD)와 같은 경쟁입찰 메커니즘(Competitive tendering mechanism)

을 통해 프로젝트를 지원해줄 수 있도록 혁신기금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탄소차액계

약(CCD)은 이산화탄소의 감축에 대해서 현재의 EU ETS 배출권 가격 수준보다 높

은 고정 가격을 투자자들에게 보장해준다. 이에 EU집행위는 탄소차액계약을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촉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13)으로 평가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21b).

또한, 혁신기금 재원은 현재와 동일하게 무상할당 배출권, 경매 배출권, 시장안정

화예비분으로부터 조달하는데, 그 수량을 현재 총 4억 5천만 톤에서 5억 톤으로 증

가시킬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무상할당 배출권을 통해 3억 6,500만 톤(현재는 3억 

2,500만 톤), 경매물량을 통해 8,500만 톤(현재는 7,500만 톤), 그리고 시장안정화예

비분을 통해 5천만 톤(현재와 동일)의 배출권이 각각 혁신기금 조성을 위해 사용될 

것이다(손인성･김동구, 2021; European Commission, 2021b; OJ, 2018).

2) 현대화 기금(Modernisation Fund)

EU는 일부 회원국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에너지 시스템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EU ETS 4기부터 현대화기금(Modernisation Fund)을 설립하였고, EU ETS 4기 총

배출권의 2%를 경매하여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한다(손인성･김동구, 2021). 이에 대

해 EU집행위는 EU의 새로운 기후 목적에 맞춰 현대화 기금을 운용하는 방안을 제

시하였다. 우선, 현대화 기금의 지원을 받는 사업의 목적이 EU 그린딜과 유럽기후법

에 부합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지침은 고체 화석 연료에 

대한 투자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확장하여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 지원을 금

지하도록 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21b).

EU집행위는 우선 투자부문(Priority investment)에 대한 투자 비중을 현재 70%에

서 80%로 확대하였는데, 우선 투자부문은 ⒜재생 에너지 전력 생산 및 소비, ⒝재생 

13) 심성희･이상준(2021)은 철강, 화학, 시멘트 등 難감축산업의 탄소중립 이행에 필요한 혁신적 

탈탄소 기술의 연구･개발･실증 지원을 위한 방식으로 탄소차액계약제 활용 필요성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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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원으로 냉난방, ⒞수송, 건물, 농업, 폐기물 분야를 포함한 수요 측면 에너지 효

율 개선, ⒟에너지 저장과 지역난방 배관, 전력 송전망, 회원국간 에너지 네트워크 

연결 증대를 포함한 에너지 네트워크의 현대화, ⒠에너지 빈곤을 해결하고 난방 시

스템 현대화를 위한 저소득 가구 지원, ⒡수혜 회원국의 탄소 의존적 지역에서 공정

한 전환(재취업, 기술 재습득, 기술향상, 교육, 직업 탐색, 스타트업, 사회적 파트너들

과의 대화 등을 지원)으로 설정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21b). 

에너지 효율 개선과 관련해 현재 지침과는 달리 EU집행위는 수요 부문 에너지 효

율 개선으로 우선 투자부문을 구체화한 것이 눈에 띈다. 이는 저탄소 전환에 있어 에

너지 공급 부문의 역할뿐만 아니라 수요 부문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을 반영한 결

과로 판단된다. 그러는 한편, EU집행위는 에너지 빈곤을 개선하기 위한 가구 지원을 

우선 투자부문에 새롭게 포함시킴으로써 저탄소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배

적 문제를 완화하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European Commission, 2021b; OJ, 2018). 

또한, 저소득 회원국의 저탄소 전환에 따른 사회적 부담과 공정한 분배 문제들을 해

결하기 위해 개정안 발표부터 2030년까지 총 배출권 수량의 2.5%를 추가적으로 경

매하여 현대화기금에 편입하고, 2016~2018년 기간 1인당 GDP가 EU 평균의 65% 

미만인 회원국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도록 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21b).

Ⅳ. EU ETS 개정과 CBAM 도입의 정책적 함의

이상에서 EU집행위가 제안한 EU ETS 개정안의 핵심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EU

집행위는 상향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EU ETS도 한층 더 

강화되도록 설계하였다. 다음으로는 EU ETS 규제 강화가 어떻게 CBAM을 통해 어

떻게 국내 수출기업에 영향을 미칠지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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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U ETS 대상 확대에 따른 내재배출량 산정 범위 확대

EU집행위는 EU ETS 대상 범위를 해상운송, 도로수송과 건물 부문까지 확장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도로 및 건물 부문은 현재의 고정연소 부문을 주요 대상으

로 한 EU ETS와는 별도로 운영될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것임에도 관련 조항을 

기존의 EU ETS 지침(Directive EU 2003/87)에 포함했다. EU CBAM은 EU ETS 도

입에 따른 EU 내 생산비용의 상승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도로 및 건물 

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배출권거래제를 기존 EU ETS 지침에 포함하고 EU ETS 

Ⅱ라고 명명한 것과 해상운송 부문을 EU ETS 대상으로 포함한다는 것은 향후 도로

수송 및 건물 부문, 그리고 해상운송에 대한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비용 상승

분도 CBAM의 적용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CBAM 하의 제품 내재배출량은 일부의 Scope2 및 Scope3 배출량14)을 포함하는 

특수한 부분적 제품 탄소발자국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CBAM 대상 품목의 내재배

출량은 사업장의 직접배출량에 더하여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간접배출량(Scope2)

과 일부 핵심 투입재(precursor)의 내재배출량(Scope3)을 포함하도록 설정되었다

(European Parliament, 2022c). 하지만, 향후에는 제품 가치사슬에서 수송 및 관련 

서비스 부문 배출량(Scope3)까지 내재배출량 산정 범위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점

을 시사한다. 이러한 가능성은 EU집행위, 유럽의회, 이사회 세 기구가 모두 EU집행

위가 CBAM 과도기간 종료 이전에 제출할 CBAM 평가 보고서에 내재배출량 산정 

범위를 수송과 서비스까지 포함할 가능성과 환경발자국에 기반한 내재배출량 산정 

방법론의 개발 가능성을 포함하도록 한 것과 일맥상통한다(European Commission, 

2021a; European Parliament, 2022a; Council of the EU, 2022a).

14) WBCSD(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위원회)와 WRI(세계자원기구)의 GHG Protocol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3가지 형태로 구분함. Scope1은 기업이 직접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나타

냄. Scope2는 기업이 구매해 소비한 전력과 열의 생산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를 의미함. 

Scope3는 기업의 가치사슬에서 발생한 배출로 기업이 구매하여 소비한 투입물을 생산 및 수

송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온실가스 또는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를 

의미함(WRI and WBCSD,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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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 ETS 규제 강화에 따른 CBAM 인증서 구매 부담 증가

EU ETS 규제 강화가 국내 수출기업의 CBAM 인증서 부담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

기에 앞서, 수출기업의 CBAM 인증서 구매 부담이 어떻게 산정될지 알아보겠다. 개

념적으로 수출기업의 CBAM 인증서 구매 부담은 아래 식과 같이 구해진다.

CBAM 부담 금액

= CBAM 인증서 구매량 × CBAM 인증서 가격 - 국내 지불 탄소비용

= (  -   × CBAM 계수) × 수출량 × CBAM 인증서 가격 - 국내 지불 탄소비용

여기에서 는 수출 제품 내재배출량, 은 동일 제품에 대한 EU ETS 벤치마

크, CBAM계수는 EU ETS 배출권 할당량 중 무상할당 비중을 의미한다.

수출기업은 수출 제품 내재배출량과 수출량을 곱해 수출물량에 내재된 온실가스 

총량을 산정한다. 이렇게 산정된 총량에서 동일 제품을 생산하는 EU ETS 업종의 배

출권 무상할당량만큼을 차감해준다. EU ETS에서는 배출권 무상할당량 산정 시 제

품 벤치마크를 활용하고 있어 수출품 내재배출량과 EU ETS의 제품당 배출권 무상

할당량의 차이는 “(  -   ) × 수출량”이 된다. 또한,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CBAM 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업종의 EU ETS 배출권 무상할당은 점진적으로 줄어

드는데, CBAM 계수는 EU ETS 배출권의 실제 무상할당 비중을 나타낸다. 따라서 

수출업체는 “(  -   × CBAM 계수) × 수출량”만큼의 CBAM 인증서를 구매해

야 한다. 마지막으로 생산국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비용은 차감하도록 설정되었으나, 

구체적인 차감 방식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다만, 수출품 내재배출량( )에서 국

내에서 탄소비용을 지불한 배출량만큼을 차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경우 실제 

CBAM 인증서 구매량은 좀 더 줄어들 여지가 있다.

다음으로 EU ETS 규제 강화가 국내 수출기업의 CBAM 인증서 부담에 미칠 영향

을 살펴보았다. EU 집행위는 우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춰 배출허용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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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 번 축소시키고, 배출허용총량의 연간 감축률에 해당하는 선형감축계수를 증가

시키자고 제안하였다. 배출권 가격은 시장에서 배출권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

는데, 배출허용총량 축소는 배출권 공급량의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향후에 배출

권 가격은 더욱 상승할 전망이다. 

EU ETS에서 배출권 공급 수준에 따른 배출권 가격 변동은 여러 번 발생했다. 우

선, 2011~2018년 기간 배출권 공급 과잉으로 인한 가격 폭락 사례가 있다. 2008년 

경제위기와 이후 국제 크레딧의 대량 유입으로 심각한 배출권 공급 과잉이 발생하

여, 2013년에는 약 21억 톤의 배출권이 초과공급된 것으로 평가되었다(European 

Commission, 2015a). 2008~2011년 기간 발행된 EU ETS 배출권과 의무준수에 사

용된 국제 크레딧 총량은 2008년 20억 7천6백만 톤에서 2011년 23억 3천6백만 톤으

로 매년 증가하였다(<표 1> 참조). 이러한 배출권 공급 과잉의 결과, EU ETS 배출권 

가격은 폭락하여 2011년 11월~2018년 2월 기간 10유로 이하를 유지하였다. 

(백만 톤CO2) 2008 2009 2010 2011 합계

(공급) EU ETS 배출권 발행량 + 

국제크레딧 사용량
2,076 2,105 2,204 2,336 8,720

(수요) 인증배출량 2,100 1,860 1,919 1,886 7,765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2)

<표 1> 2008~2011년 EU ETS 배출권 수급 현황

2015년 EU는 이러한 배출권 공급 과잉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시장안정

화예비분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시장안정화예비분 흡수량은 전년도 유통 배

출권 수량에 의해 결정되는데, 2016년 유통 배출권 수량은 상한값을 훨씬 넘은 16억 

9천3백만 톤이었다. 하지만 시장안정화예비분이 2019년부터 적용됨에 따라 2018

년 배출권 흡수는 발생하지 않았다(European Commission, 2017). 2017년 유통 배

출권 수량 역시 상한값을 훨씬 넘은 16억 5천5백만 톤이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2019년 경매물량 중 2억 6천5백만 톤이 시장안정화예비분으로 흡수되었다(European 

Commission, 2018). 이처럼 배출권 공급 물량 감소 전망이 지속 제기되고 실제 공급 



EU 배출권거래제 개정과 탄소국경조정제 도입의 정책적 함의

- 123 -

물량 감소가 확정됨에 따라 EU ETS 배출권 가격은 2017년 중반부터 완만한 상승세

로 전환되어 2018년 2월에는 10유로를, 8월에는 20유로를 넘게 되었다. 

2019년 12월 EU 집행위는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을 

포함한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deal)을 발표하였다. 그 결과 2020년 중반부터 

배출권 가격이 급상승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춰 

EU ETS 규제가 강화되고 배출권 공급량이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이다(BloombergNEF, 

2021). 

위 사례들을 통해 배출권 공급량이 배출권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EU집행위의 제안처럼 배출허용총량이 급감한다면, 배출권 

가격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CBAM 인증서 가격은 EU ETS 경매가

격을 기준으로 하므로 CBAM 인증서 가격도 상승해 결국은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인증서 부담 금액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그림 4] EU ETS 배출권 가격 추이

자료: ICAP(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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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CBAM 인증서 제출량은 EU ETS 배출권 무상할당량을 반영하여 조정된다. 

그런데 현재 논의 중인 EU ETS 개정안은 CBAM 계수를 통해 CBAM 대상 부문에 

대한 무상할당이 단계적으로 줄어들도록 설정하였다. 특히,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2029년부터 CBAM 계수가 급격히 감소한다. 또한, EU집행위는 벤치마크 연 최대 

감소율 상향을 제안하였고, 이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30년 기간에 사용될 벤치마

크는 더욱 줄어들 것이다. 결국, CBAM 대상 업종의 무상할당량은 점차 감소할 것이

고, 이는 우리 수출기업의 CBAM 인증서 의무제출량을 증가시켜 CBAM 부담 금액

을 가중시킬 것이다. 

<표 2>에 제시된 일관제철 관련 자료를 살펴보자. EU ETS 4기 전반기

(2021~2025년) 철강업종 코크스 생산에 적용되는 벤치마크는 0.217tCO2/t코크스

이다. 2007/2008년부터 2016/2017년까지 코크스 생산 상위 10% 업체의 탄소집약

도 연간 개선율( )은 5.52%이었지만, 벤치마크 연간 감소율 상한에 따라 1.6%의 

연간 감소율이 적용된 결과이다. 만약 동일한 수준의 연간 탄소집약도 개선율이 유

지될 경우, EU ETS 4기 후반기(2026~2027년) 벤치마크 갱신에는 2.5%의 연간 감

소율 상한이 적용되어, 코크스 벤치마크는 0.143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2026년부터 1보다 작은 CBAM 계수가 적용됨에 따라 EU ETS 무상할당으

로 인한 CBAM 인증서 구매량 차감은 더욱 감소하게 될 것이다. 특히, 2029년과 

2030년 CBAM 계수는 각각 77.5%와 51.5%로 2028년 90.0% 대비 급격하게 감소

한 수준이다. 따라서 코크스 생산에 대해 EU ETS 배출권 무상할당으로 인한 

CBAM 인증서 구매 차감량은 2029년 0.143×77.5%, 2030년 0.143×51.5%이다. 이

는 EU ETS 4기 전반기 벤치마크와 EU ETS 배출권 무상할당이 온전히 유지되는 경

우에 비해 각각 49.0%, 66.1% 감소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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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벤치마크




상위 10% 

사업장 

탄소집약도 

연간 개선율

4기 전반기 4기 후반기

적용 연간 

개선율
벤치마크

적용 연간 

개선율
벤치마크

코크스 0.286 5.52% 1.6% 0.217 2.5% 0.143

소결광 0.171 0.53% 0.53% 0.157 0.53% 0.153

Hot metal 1.328 0.02% 0.2% 1.288 0.2% 1.275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1b, 2021d)로부터 저자 작성

<표 2> 일관제철 관련 EU ETS 벤치마크

Ⅴ. 결      론

EU집행위가 상향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발표한 

Fit-for-55 정책패키지에는 EU ETS 개정안과 CBAM 초안이 포함되었다. 탄소누출 

방지를 위한 CBAM은 제도 설계와 운영이 EU ETS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는 

CBAM 측면에서 EU ETS 개정안을 상세히 살펴보았다. 

EU ETS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배출허용총량 축소와 선형감축계수 상향, ②무

상할당 규칙 개정(CBAM 계수, 벤치마크 갱신 규칙, 무상할당 조건), ③시장안정화

예비분 규칙 개정, ④EU ETS 대상에 해상운송부문 포함, ⑤건물과 도로수송 부문 

별도 배출권거래제 도입, ⑥혁신기금과 현대화기금 규모 확대이다. 이러한 EU ETS 

규제 강화로 EU CBAM의 영향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므로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대

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잠정합의안에 따른 CBAM은 2023년 10월부터 이행되고, 

2023~2025년의 과도기간에는 정보 보고의무만이 부여된다(European Parliament, 

2022c).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수출기업들의 정보 보고의무 이행을 위한 대비가 필

요할 것이다. 특히, 정보 보고의무와 관련해 우려되는 것은 김동구･손인성(2021)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국내 기업의 민감한 생산 정보가 검증 및 정보 보고 과정에서 유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측정･보고･검증(MR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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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가 국제 기준 및 EU ETS MRV 수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최대한 입증하고, 국내 

체계에서 검증을 마친 최소한의 정보만이 보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CBAM에 대한 궁극적인 대응방안은 기업들의 감축기술 개발과 투자

를 촉진해 저탄소 생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규제와 감축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지원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도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따라

서 국내 경제, 기술, 에너지 수급 등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배출권거래제로 창출되는 배출권 가치를 배출권거래제와 

CBAM 대상 업종의 감축기술 개발 및 투자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 

EU는 ETS를 이용해 배출량을 규제하는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고 ETS 

도입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방안을 항상 같이 이행해왔다. 혁신기금과 

현대화기금은 배출권에 따른 수익을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활용하는 좋은 사례라고 

판단된다. 특히, EU집행위는 EU ETS 개정안을 통해 혁신기금의 활용에 있어 

CBAM 대상 업종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European Commission, 2021b). 국내 배출권거래제에서도 제2차 계획기간부터는 

일부 배출권을 유상경매를 통해 할당하기 시작하였고, 유상할당 비중을 지속 확대하

고 있다. 따라서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경매수익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는 경

매수익이 기후대응기금으로 전액 편입되어 사용되는데, 해당 기금은 기후대응 전 분

야를 포괄하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 및 지원이 필요한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및 투

자에 집중적인 투자를 보장하지 못한다. 따라서 배출권거래제와 CBAM 대상 업종

의 감축기술 개발 및 투자를 지원하는 별도 기금을 만들고, 배출권 경매수익을 이 기

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EU CBAM의 설계와 운영이 EU ETS와 연동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

여, EU ETS 규제 강화가 어떻게 CBAM 규제 강화로 발현되고 어떻게 국내 수출기

업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아직 CBAM의 구체

적인 이행방법론을 수록한 이행법률 등이 공개되지 않아서 국내 수출기업에 미칠 영

향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을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향후 EU가 구체적인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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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을 공개하면 EU ETS 개정과 CBAM을 반영해 CBAM 도입의 국내 영향에 

대한 보다 정밀한 정량분석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EU 및 국내 배출권거래제

는 사업장의 배출량을 규제 대상으로 하지만 EU CBAM은 제품 단위 배출량을 규제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향후에는 국내 사업장 배출량과 수출기업이 국내에서 지불

한 배출권 비용을 어떻게 제품 단위로 배분할지에 관한 연구도 수행될 필요가 있다.

접수일(2023년 2월 6일), 수정일(2023년 2월 26일), 게재확정일(2023년 2월 27일)



에너지경제연구 ●  제22권 제1호

- 128 -

◎ 참 고 문 헌 ◎

김동구(2022).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추진의 핵심 쟁점과 산업경제적 의의에 

대한 연구.” 산업연구 46(3) : 1-29.

김동구･손인성(2021). 유럽 그린딜 내 탄소국경세 도입 시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 및 국내 

대응방안 연구. 울산 :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상만(2014). “2013년도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지침(2003/87/EC) 개정안 및 동 개정안

의 입법영향평가에 대한 연구.” 무역학회지 39(5) : 117-137.

김성진･권동혁･이수진･이주미･임형우･김민주･이상헌(2022). 탄소통상 시대 무역과 환

경 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방안 연구. 세종 : 한국환경연구원.

김영덕･정호진(2007). “유럽연합의 배출권 거래제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국제지역연

구 11(1) : 194-214.

문진영･오수현･박영석･이성희･이은미(2020),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한국의 대응방안. 세종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혜리･박지현(2021).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중소기업 대응방안 연구. 세종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손인성･김동구(2021). “EU ETS 4기의 주요 제도 설계가 향후 국내 배출권거래제 운영에 

미칠 영향 분석.” 자원･환경경제연구 30(1) : 129-167.

심성희･이상준(2021). 온실가스 難감축 산업의 탈탄소 이행 지원제도 구축 방안 연구. 울

산 :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정은･조용성･이수철(2015). “한국형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활성화를 위한 EU 및 

일본 사례 비교 연구.” 한국기후변화학회지 6(1) : 11-19.

장은혜･한정훈(2021).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한국의 법률적･정책적 대응. 세

종 : 한국법제연구원.

정혁(2014). “배출권 할당과 할당 배출권 중심으로 본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도 

(EU-ETS)의 발전 전망.” 유럽연구 32(2) : 137-168.



EU 배출권거래제 개정과 탄소국경조정제 도입의 정책적 함의

- 129 -

채종오･박선경(2016). “한국의 탈소배출권 거래제 시행 1년 후 현황과 개선방안 - EU 배

출권 거래제와 비교를 통하여.” 한국기후변화학회지 7(1) : 41-48.

Aylor, B., Gilbert, M., Lang, N., McAdoo, M., Öberg, J., Pieper, C., Sudmeijer, B., and 

Voigt, N.(2020). How an EU carbon border tax could jolt world trade. Boston 

Consulting Group.

BloombergNEF(2021). “1H 2021 European Carbon Market Outlook”.

Council of the EU(2022a). “Draft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a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 General approach”.

Council of the EU(2022b). “Fit for 55 package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Directive 2003/87/EC establishing a system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Union, Decision (EU) 

2015/1814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market stability reserve 

for the Union greenhouse gas emission trading scheme and Regulation (EU) 

2015/757 - General approach”.

Council of the EU(2022c). “‘Fit for 55’: Council and Parliament reach provisional deal 

on EU emissions trading system and the Social Climate Fund.” Press release. 

2022.12.18.

European Commission(2012). “The state of the European carbon market in 2012.”, 

COM(2012) 652 final, 2012.11.14. Brussels.

European Commission(2015a). “Report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carbon 

market.”, COM(2015) 576 final ANNEX Ⅰ, 2015.11.18. Brussels.

European Commission(2015b).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Impact 

Assessment Accompanying the document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Directive 

2003/87/EC to enhance cost-effective emission reductions and low-carbon 

investment.”, SWD(2015) 135 final, 2015.07.15. Brussels, Belgium.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Commission(2017). “Publication of the total number of allowances in 



에너지경제연구 ●  제22권 제1호

- 130 -

circulation for the purposes of the Market Stability Reserve under the EU Emissions 

Trading System established by Directive 2003/87/EC.”, C(2017) 3228 final, 

2017.05.12. Brussels.

European Commission(2018). “Publication of the total number of allowances in 

circulation in 2017 for the purposes of the Market Stability Reserve under the EU 

Emissions Trading System established by Directive 2003/87/EC.” C(2018) 2801 

final, 2018.05.15. Brussels.

European Commission(2021a).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a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OM(2021) 564 final, 2021.07.14. Brussels.

European Commission(2021b).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Directive 2003/87/EC 

establishing a system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Union, Decision (EU) 2015/1814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market stability reserve for the Union greenhouse gas emission trading scheme and 

Regulation (EU) 2015/757.” COM(2021) 551 final, 2021.07.14. Brussels.

European Commission(2021c).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a Social Climate Fund.” 

COM(2021) 568 final, 2021.07.14. Brussels.

European Commission(2021d). “Update of benchmark values for the years 2021 - 2025 

of phase 4 of the EU ETS Benchmark curves and key parameters.”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Commission(2021e).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energy efficiency (recast).” 

COM(2021) 558 final, 2021.07.14. Brussels.

European Parliament(2022a).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Ⅰ - Amendments 

adopted by the European Parliament on 22 June 2022 on the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a carbon border 



EU 배출권거래제 개정과 탄소국경조정제 도입의 정책적 함의

- 131 -

adjustment mechanism (COM(2021)0564 - C9-0328/2021 – 2021/0214(COD)”.

European Parliament(2022b). “Climate change: Deal on a more ambitious Emissions 

Trading System (ETS).” Press Releases. 2022.12.18.

European Parliament(2022c). “Deal reached on new carbon leakage instrument to raise 

global climate ambition.” Press Releases. 2022.12.13.

ICAP(2023). ICAP Allowance Price Explorer - EU ETS. International Carbon Action 

Partnership. https://icapcarbonaction.com/en/ets-prices (접속일: 2023.02.24.).

IPCC(2006). “2006 IPCC Guidelines for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Kuusi, T., Björklund, M., Kaitila, V., Kokko, K., Lehmus, M., Mechling, M., 

Oikarinen, T., Pohjola, J., Soimakallio, S., and Wang, M.(2020).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s and Their Economic Impact on Finland and the EU.”, 

Prime Minister’s Office, Helsinki.

OJ(2012). “Directive 2012/27/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2 on energy efficiency, amending Directives 2009/125/EC and 

2010/30/EU and repealing Directives 2004/8/EC and 2006/32/EC.”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L 315, 2012.11.14. : 1-56.

OJ(2018). “Directive (EU) 2018/41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March 2018 amending Directive 2003/87/EC to enhance cost-effective emission 

reductions and low-carbon investments, and Decision (EU) 2015/1814.”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L 76, 2018.03.19. : 3-27.

OJ(2020). “Council Directive (EU) 2020/262 of 19 December 2019 laying down the 

general arrangements for excise duty (recast).”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L 58. 2020.02.27. : 4-42.

OJ(2021). “Regulation (EU) 2021/111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June 2021 establishing the framework for achieving climate neutrality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401/2009 and (EU) 2018/1999 (‘European Climate 

Law’).”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L 243. 2021.07.09. : 1-17.



에너지경제연구 ●  제22권 제1호

- 132 -

UNCTAD(2021). “A European Union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WRI and WBCSD(2011). “Corporate Value Chain(Scope 3)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 World Resources Institute and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U 배출권거래제 개정과 탄소국경조정제 도입의 정책적 함의

- 133 -

ABSTRACT Policy Implications of Revision of EU Emissions 
Trading System and Introduction of Carbon Border 

Adjustment System*

Insung Son** and Dong Koo Kim***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the EU Emissions Trading System (EU 
ETS) revision on Korean exporters through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focusing on the policy implications. The EU Commission 
proposed expanding the scope of the EU ETS to maritime transport, road 
transport and building sectors. This means that the scope of calculating the 
embedded emissions of CBAM target items is likely to expand to emissions 
from the transportation and service industries. Next, the EU Commission 
proposed a reduction in the total emission allowances and an increase in the 
linear reduction factor. This implies that the increase in the CBAM certificate 
price linked to the EU ETS auction price will increase the CBAM burden of 
Korean exporters. Meanwhile,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CBAM factor and 
the upward revision of the benchmark annual maximum reduction rate, the 
free allocation for CBAM target sectors in the EU ETS will gradually decrease. 
If this happens, the burden on Korean exporters will gradually increase. For EU 
CBAM,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the fulfillment of the obligation to report 
information in the short term. In the long term, the fundamental response is to 
shift to low-carbon production through development and investment in GHG 
abatement technolog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ffectively utilize the 
auction revenues from the Korea Emissions Trading Scheme (K-ETS) by 
focusing on technology development and investment in industries subject to 
K-ETS and C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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